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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결의안 16/21별첨 제5항에 의거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약본



대한민국*

	

	본 보고서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18개 이해당사자의 보고서
의 요약본이다. 인권이사회의17/119 결정에서 채택된 일반적 지침을 따라 본 보고서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의견이나 관점 혹은 권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안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미주에 언급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원문은 변경되지 않았다.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16/21에 따라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간주된 해당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따로 요약되었다. 제출된 모든 보고서전문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I.
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제공된 정보 


A.
배경 및 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OP-CAT)의 가입은 필수적이며,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정부는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해야 하며, 국내법을 재정비하여 강제실종협약에 나와있는  “강제적 실종(enforced disappearance)”
에 대한 정의를 포괄해야 한다.  

3.
장애인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제약을 주는 상법 732조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장애인관련협약 제25조 (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4.
2008년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민법 781조에 의하면 자녀의 성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 1(g)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았다.
  

5.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시키고 공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약하는 국내법 조항들을 근거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2조는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검토 되어야 한다.

6.
인권교육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B.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7.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와 조약기구의 권고 사항들의 실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C.
국제인도법을 고려한 국제인권의무의 이행 

8.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임신과 출산 이후의 고용보호가 요구된다.

9.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을 권고하였다.

10.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정지원법은 무엇보다도 미혼 이주여성과 이혼한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산후 보호의 증진과 자녀교육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1.
정부는 이주과정을 보강하고 이주 여성들이 성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처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12.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통역 및 상담과 같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주 노동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재해방지를 도와야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2012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인권지침을 따라야 한다.

13.
2011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인정하였다. 정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14.
비록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사형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 및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15.
정부는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6.
방치 및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7.
가정폭력이나 강간은 사생활로 여겨져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더 많은 여성조사관을 고용해야 한다. 부부강간사건의 경우 하급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 부부강간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상과 괴롭힘 없는 강간이었을지라도 친고죄에 의해서만 처벌받는 범죄유형화를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18.
정부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대체복무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19.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야간옥외집회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즉각적인 개정이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정부는 시위 등록 제도와 허용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0.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정치 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규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21.
정부는 보안관찰법의 개정 및 철폐를 요청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의 남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는데, 특별히 재범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관찰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2.
최근에 드러나는 이슈들은 특별히 사회보장권 및 집단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철거민을 위한 적합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보장하는 법의 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 소득과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교육의 질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

23.
2013년 7월에 발효 예정인 난민법에 부합하는 난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을 위한 직업훈련과 언어 교육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24.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지침에 따라 설립된 조정관(National Contact Point)의 운영 및 관리는 개선되어야 한다.


II.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 


A.
 배경 및 틀


1.
국제의무의 범위

25.
Joint Submission 5 (JS5) 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모든 조약의 비준과 모든 유보에 대한 철회를 권고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와 국제법률가위원회
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아동권리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요구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2007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 29번과 105번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26.
JS3는 인신매매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의 비준을 권고했고, 한국 가정 보존 네트워크(Korean Family Preservation Network, KFPN)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날짜를 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아동권리네트워크는 정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아동권리협약 제21조(a)에 대한 유보를 논의하고 다음 인권상황정기검토 시까지 유보를 철회하기를 권고하였다.
 

27.
JS1은 정부가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헌법적 및 입법적 틀

28.
여호와의 증인 유럽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입안의 실효를 보고하였다.


3.
제도적 인권기초시설 및 정책방안

29.
JS5는 2009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21퍼센트 가량 축소시키고 인권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이러한 사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했으며 2010년에는 두 명의 상임위원과 70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이 동시에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30.
JS3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아동권리네트워크(CRN-K)는 정부가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위원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반면,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아동권리부서를 즉각적으로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31.
JS5는 2차 국가인권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비정부기구들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였고, 이와 같은 우려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도 제기되었다.
  

32.
군인권센터와 JS5는 모든 군인들에게 효과적인 인권 트레이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들에 관련한 인권 트레이닝을 받은 기록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B.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33.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계획, 공약과 선언,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조약 기구와의 협력
34.
JS5는 조약 기구가 내린 견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정부가 지체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C.
국제인도법을 고려한 국제인권의무의 이행 


1.
평등과 차별 철폐

35.
JS5는 법무부가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금지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36.
JS5는 많은 미혼모들이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인 오명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모든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저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정부보조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들도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KFPN 와 JS5는 모·부자 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37.
KFPN는 미혼모
의 아이들이 차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구적으로 그 아이들이 낙인 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하였다.
 
38.
JS1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과 장애 아동들이 차별에 있어 가장 취약한 그룹임을 인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와 아동권리네트워크
 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권리, 특별히 17,000여명의 아이들 중 소수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동권리네트워크
 와 JS5는 2010년 권고된 바와 같이 이주 노동자 자녀 권리 보호법의 제정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다.
 JS1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39.
Congregation of Our Lady of Charity of the Good Shepherd (COLCGS)에 따르면,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만난 한국 남성과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 커플이다. 외국인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나 사회에서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JS5는 배우자 보증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이주 여성 아내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필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였던 이주 여성이 이혼하였을 경우 무국적자로 전환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COLCGS는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JS5는 정부가 배우자 보증 시스템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
 
40.
COLCGS는 가정 폭력이 사적인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JS5는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소에 있는 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온라인 상에서 작성되어 그들의 소재가 노출되어 위험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업로드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41.
COLCGS는 소위 국제 결혼이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어필,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JS5
는 성 산업 내 취업을 포함 특별히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지적하였고, JS5는 E6 비자의 역할과 구조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며 E6비자의 중개업체들도 엄격히 감시되고 규제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2.
생명, 자유 및 안전할 권리
42. 국제사면위원회는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하지 않았고 입법절차를 통한 사형제도 철폐 움직임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2010년 2월, 5대 4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님을 판결하였다.
 JS5는 그 대신에 정부는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사건들이 보도된 바로 그 직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HRI) 는 정부가 사형을 구형하는 마약법을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43. JS5는 국내법이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폭력 및 학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4.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많은 군인들이 군대 내 폭력 및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러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다.
 EAJCW는 2009년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강제로 징집된 여호와의 증인 5명이 죽음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한 것을 지적하며,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이 보안문제를 근거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를 반대했음을 지적하였다.

45. 군인권센터는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43,066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들의 상관에 의해 영창에 보내졌음을 지적하고, 모든 임의적인 구금을 즉시 멈추기를 권고하였다.
 JS5는 정부가 구금 시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를  요구하도록 군인사법을 수정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46.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IEACPC)는 한국에서 가정 내 혹은
 대안 양육 환경 내에서의 체벌은 적법함을 명시하였다.
 JS1은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하여 교사들과 부모들이 학교나 가정 내 체벌을 완전히 근절하도록 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47.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현재 아이들과 청소년의 65.8퍼센트가 부모들에 의한 정신적 학대 및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16.7퍼센트의 가정이 부부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던 것을 지적하였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59.3퍼센트에 대해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COLCGS 는 경찰이 피해자와 별개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48. 아동학대의 범죄화에 있어서 아동권리네트워크는 가해자가 가족의 일원일 경우 형법에 의해서가 아닌 처벌강도가 약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49. JS5는 2010년에 부부강간이 성범죄의 10.4퍼센트였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부부 강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0. JS1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JS3는 여러 법안들이 아동 성매매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조항들이 검토되고 서로 부합되어 아동 성 범죄자들에게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JS5 는 인신매매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의 포괄적인 정의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51.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군대 내 성범죄를 법원에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36개의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중 173개의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불기소 사건 중 60퍼센트는 심리조차 불가능하였다.
  정부는 그러한 군대 내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제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고, 군대복무규율 제24조(4)를 철폐하여야 하며,
 형법 제 296조와 더불어 군형법 제92조(8)을 개정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

52. 대한변호사협회는 1965년 합의된 내용이 과거 이웃 나라의 군대 성노예로 끌려간 한국 여성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해결했는지의 여부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헌법 재판소는 2011년 국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판결하였다.
 JS5 는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당한 법적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을 권고하였다.
 

53. JS5 는 여전히 매년마다 지뢰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공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3.
법의 집행과 법치

54. JS5에 따르면,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평시에 군사법원을 철폐하고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관련된 소송이 일반 법원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사생활, 결혼,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55. KFPN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 비율은 매우 높다.
 KFPN은 국내나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과 비밀리에 국내로 입양된 아이들의 85~90퍼센트는 미혼모의 아이임을 주장하였다.
 JS5 는 보고되지 않은 입양의 경우, 아이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KFPN 는 한국 내 280여개의 시설에 약 20,000여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80퍼센트는 이혼 가정의 아이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아이들의 입양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2011년 통과되었고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은 3년 동안 양육하지 않고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자동적으로 박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6.  KFPN에 따르면, 입양과정의 남용을 규제하지 못한 것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높은 입양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JS5 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보입양원의 구성과 역할수행 과정을 함께 결정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7. JS5 는 정부가 주민등록제도를 재고하고
 채취된 DNA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종교나 신념,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공적생활 및 정치에 참여할 권리

58. EAJCW는 700여명 이상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 남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징역형을 받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8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향토예비군법 위반을 근거로 여러 번 기소당했다.
 JS4 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반복되는 처벌과, 미필자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 불이익, 그리고 평생토록 범죄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59. 국제사면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2008년 12월부터 보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AJCW 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판결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EAJCW 는 한국이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 권리를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대안을 시행하할 것을 권고하고 범죄기록을 없애고 시민 권리의 복권을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60.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의 위험을 안고 있는 보안관찰법 또한 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지난 4년간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지적하였다.
 JS5 는 법의 위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것은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타깃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JS2와 국제사면위원회는 특별히 박정근씨 사건을 언급하였다.
 JS2 는 국가보안법 아래 접속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의 수가 2008년 2개에서 2011년 여름 139개로 늘어난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재정비 하도록 권고하였다.
 
61. JS2 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호한 기준과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한 인터넷 정보삭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62. JS2 는 정부가 형법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2008년과 2012년 사이 평화적 집회를 규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매년 4,000여명의 사람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JS2 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과 관련한 평화적 시위의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검찰이 2011년 8월 이러한 시위를 “국가 주권에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음을 지적하였다.
 JS5 는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JS5, JS2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이 국제인권기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63. JS2 는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옹호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고 언급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비정부기구 활동가, 언론인, 블로거 및 평화 시위자들의 반대의견에 탄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 언론인, 노동 조합원에 대한 핍박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다.

64. 국제사면위원회와 JS2는 이주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 조합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차별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조의 합법성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과도한 폭력과
 강력한 탄압아래 침해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단속기간 동안 법 집행 과정의 위반을 지적하였다.

65.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하위 공무원들과 경찰, 군 장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제법률가위원회에 의하면, 중요한 방위 산업체의 직원들도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하거나 규제받는 것으로 보인다.
 

66.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군대복무규율 제16조(2)에 근거하여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었으며,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렸음을 보고하였다.
 

67.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군인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침해하였다 주장하였다. 정부는 모든 군인들이 어느 정당이든 개방형 경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군대복무규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68. JS5는 현 정부 아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규제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교사들의 노동조합법의 법안을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69. JS5는 공직선거법의 2012 개정안을 주목하는 반면 중상모략과 정당한 비판 사이에 명백한 정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10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93조1절 또한 철폐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선거 캠페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6.
노동권과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70. JS5 는 일반적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 매우 낮고 출산 휴가 제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가사 노동을 위해 고용된 노동자가 노동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없애도록 권고하 였다.

71.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JS5는 정부가 노동자가 아닌 보험자(고용인)가 일과 재해나 손상 사이의 인과 관계 정립을 요구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72.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가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노동 유동성에 대한 규제와 고용주로부터의 착취의 주요 요인을 없애고,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합법적으로 이주 노조를 인정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7.
사회보장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73. JS5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근로 빈곤층, 그리고 악화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74. JS5는 빈곤층의 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가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의 3퍼센트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엄격한 자격기준(완화되어야만 하는)으로 인하여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75. JS5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 문제나 실업 및 노령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76. JS5에 의하면, 노령인구 중 45퍼센트는 빈곤에 처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노령인구의 자살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이 제한적이며 연금수령액도 낮다.

77. JS5는 모든 임금근로자의 58.9퍼센트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직장을 잃을 경우 오직 11퍼센트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수급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급여의 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직장을 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8.
건강권
78. JS5는 국민건강보험의 불과 62.2퍼센트만을 보장함을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금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립 병원은 전체 병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79. JS1는 컴퓨터 게임중독과 아동들의 행동에 심각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채택하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80. JS1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5퍼센트 증가한 10대의 높은 임신율과 임신 중인 10대 소녀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도움이 미흡한 점, 그리고 임신 중인 10대 소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9.
교육권
81. 아동권리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결점의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은 무효화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2013년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야 한다.
   

82. JS5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의 나라임을 지적하였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임금격차로 인해 대학입학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83%).
 아동권리네트워크는 개인 과외와 사교육의 계속적인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83.
JS1는 세계에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른바 원인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력과 기대치 이하의 성적표를 받고 난 후의 우울감, 그리고 학교내 왕따와 괴롭힘이다.
 

10.
장애인
84. JS1는 장애 아동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의 절반 이상이 학급 내 인원수가 너무 많으며, 자격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고, 적절한 시설과 보조가 부족한 상황이다.


11.
이주노동자, 난민 및 망명 신청자

85.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에 발효될 난민법이 특정한 난민신청사항에 경우 “간략한”이나 “가속화된” 절차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난민법이 법무부에 기초생활보조나 각각의 난민신청자들의 근로허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주고 있으나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86. 어필
 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보장하는 국내 메커니즘의 부재를 지적하였고 정부가 난민인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망명신청자를 박해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하였다.
 JS5 는 망명신청자의 구금을 대체할 방안을 수립하고, 환승국가에서의 기초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개발과 환경문제에 관한 권리 

87. 국제민주연대는 정부가 국제투명성이니셔티브(IATI)에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88.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아동권리에 있어서의 기업부문의 영향,
 이른바 강제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그리고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의 넓은 범위의 땅을 취득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였다.
 국제민주연대는 해외에서 한국기업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한국 채굴산업의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필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한국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하며, 보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89. 어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외에서의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안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국제민주연대는 국별 조정관(National Focul Point)의 운영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한국이 기업들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요구되어야 한다.

Notes

	*	현 문서는 유엔번역서비스로 보내지기 전에 수정되지 않았음. 





		� 아래는 이 요약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들의 목록이다; 모든 의견 개진안의 전문은  � HYPERLINK "http://www.ohchr.org" ��www.ohchr.org�. 에서 찾을 수 있다. (별 하나는 “A” 상태의 국가인권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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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K 	UPR Child Rights Network, joint submission by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re (InCRC) (Seoul, Republic of Korea), Save the Children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Seoul, Republic of Korea);


EAJCW	The European Association of Jehovah’s Christian Witnesses (Kraainem, Belgium); 


GIEACPC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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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eneva,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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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4	Joint Submission 4 – by: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kmaar, The Netherlands);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Leuven, Belgium); 


JS5	Joint Submission 5 – by: The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2nd Cycle of the UPR on the Republic of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RC),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ollective for Sexually Minor Cultures Pinks (PINKS), Cultural Action, Dandelions group of Korean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intercountry adop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Footact), Human Asi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DEUL),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InCRC),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JCMK),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KCBL),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PDS),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JINBONET),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SVRC),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ion (KSC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ies’ Association (KUMFA),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WAU),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WWA), Ewha Lesbian Rights Group,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ual Questionary and You (LGBTAIQ), LGBT Human Rights Committee in HanYang University, KoRoot,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Minkahyup, My Sister's Place-Durebang Shelter (Durebang), NANCEN Center for Refugee’s Rights (NANCEN),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Peace Sharing Association (PS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ARANGBANG),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Save the Children Korea,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DoingInRyun),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Unninetwork, World Without War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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